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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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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피고, 피상고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제주)2020나1089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피고가 ‘○○ 제주’ 또는 ‘○○제주카

지노’라는 명칭으로 카지노 영업을 재개한 2015. 1. 7.경에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오션의 카지노 관련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환전채무를 인수하지 않

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일 이후 채무불인수 사실을 인지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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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시간적 간격과 △△△오션에 대하여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

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의 상호속용으로 인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악의의 채권자인 원고들은 영업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

적으로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

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인수가 제외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채권자에게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영업양도의 방법, 즉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이 대외적

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방법 등이 채용된 경우에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

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

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

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인수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

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http://lawworld.scourt.go.kr/wsji/panre/sji100.do?contId=2059693&q=%EC%83%81%EB%B2%95%20%EC%A0%9C42%EC%A1%B0&%EC%98%81%EC%97%85%EC%96%91%EB%8F%84&%EC%9C%A0%EA%B8%B0%EC%A0%81%20%EC%9D%BC%EC%B2%B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I&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Y&srch=&range=&daewbyn=N&smpryn=N&newsimyn=Y&idgJyul=&maxd=30&trtyNm=&dsort=&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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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

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

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위 대법원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486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

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나,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

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4. 6. 2. △△△오션과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에 관한 영업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카지노 영업비품 일체, 영업장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오션이 취득한 카지노업 허가 등의 자산을 양수하되, 채무에 

관하여는 △△△오션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만을 인

수하였다.  

  피고는 위 퇴직금지급채무 외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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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오션이 종전에 발행한 칩의 환전 업무를 포함한 

카지노 영업을 하면서 △△△오션이 사용하던 ’△△△카지노‘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20. 영업장 리노베이션 공사를 위하여 카지노 영업을 휴업하였

다가, 2015. 1. 7. 리노베이션 공사를 마치고 영업소 명칭을 ’△△△카지노‘에서 ’○○제

주카지노‘로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카지노 영업을 양수한 이후 2014. 10.까지 △△△오션이 사용하던 ’△△△카지노‘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였고, △△△오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이 없

다는 등기나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영업양수인인 피고는 상

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환전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고 영업소 명칭을 속용할 무렵 원고들이 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환전채무는 피고에게 인수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

이 악의의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미 피고의 변제책임이 발생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때

부터 7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15. 1.경 이 사건 환전채무의 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었

다거나 영업양도인인 △△△오션에 대하여 보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

여 피고의 변제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이 2015. 1.경 영업양도 및 이 사건 환전채무의 불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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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업양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영업양도인에 대하여 보전처분 등

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호속용으로 인하여 채권을 추구할 기회를 상실한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4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